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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탄압의 신호탄

엊그제 ‘방송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고 있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조가 “경영진이 2012 년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부당 징계전보 조치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 월 MBC 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김 사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일종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사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비록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몇 차례 불응했다고 하여도 취임한 

지 6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의 취임 이전 사안에 대해 굳이 체포하는 것이 

상당한 지는 극히 의문이다. 

1 일 ‘방송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도 돌연 참석을 

취소했고, 방송 주무 장관을 비롯하여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했다. 나아가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KBS 와 MBC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4 일부터 들어가는 동시파업 기간 해당 방송에 출연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줄곧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고, MBC 대선 TV 토론에 출연해서는 

“MBC 는 심하게 무너졌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 청구되고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되었으니 여권은 방송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 정권은 기어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감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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